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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이 선진국 제도와 비교해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53세, 사법시험 제31회, 사법연수원 제21기)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

스’에 A4용지 19쪽 분량의 글을 올려 주요 선진국 등 10개국의 사법제도를 비교했다.

윤 지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놓고 굳이 다른 길을 걸

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끼는 것은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

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 검찰의 경우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법

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이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있

다. 윤 지검장은 ‘선진국의 경우 사법개혁은 재판과 기소의 분리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며 “현 

수사권 조정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것처럼 포장돼 있다.”고 

비판했다.

윤 지검장은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윤 지

검장은 “홍콩의 염정공서(공수처)는 불법 감청과 미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기소되는 공무원

은 연간 3, 4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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